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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환영할 만한 의무화, 그러나 아쉬운 추진 속도 

람나쓰 N. 아이어(Ramnath N. Iyer), 허태욱(Taewook Huh) 

 

주요 분석 결과 

•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2027 회계연도(FY)부터 연결자산 10 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대상 기준은 FY2028 에 5 조 원으로 낮아지고, 

FY2029 에는 2 조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 한국의 현행 자율 공시는 신뢰성과 포괄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2025 년 보고 기업의 

68%가 Scope 3 배출량을 공시했지만, 산정 방법론을 설명한 기업은 49%, 보고 경계나 

근거 가정을 공개한 기업은 13%에 그쳤다. 연결기준 Scope 1·2 배출량 보고 또한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 한국의 3 년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은 일본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과거 데이터를 

포함해 공시된 거의 모든 정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 준다. 인증(assurance) 의무 역시 

일본보다 한 해 늦게 시작되어, 한국이 지속가능성 보고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지속가능금융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견고한 측정 체계와 업종별 Scope 3 가이드라인, 확대된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는 

고품질 공시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금융 인센티브와 의무화된 녹색 

분류체계는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2026 년 7 월, 산업계·금융기관·이해관계자들과의 오랜 협의를 거쳐 

ESG(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공시 제도화 방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적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기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하며,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IFRS S1)을 기반으로 한다.  

이 제도화 방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지만, 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는 데에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시 제도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조치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금융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으며, 기존의 자율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도 그대로 유지한다.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의 이러한 공백으로 인해 지속가능금융은 계속 제약을 받는다. K-

택소노미는 여전히 자율적으로 적용되며, 적격 활동에 대한 엄격한 기술적 선별 기준도 

부족하다. 또한 어떤 활동이 국가 기후금융 투자 목표나 한국형 녹색 전환(K-GX) 계획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아직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효과가 불분명한 

https://www.fsc.go.kr/no010101/87280?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https://www.ifrs.org/issued-standards/ifrs-sustainability-standards-navigator/ifrs-s1-general-requirements/
https://www.ifrs.org/issued-standards/ifrs-sustainability-standards-navigator/ifrs-s1-general-requirements/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3Bjsessionid%3D-fTqd2fRscqFlvX5Lc_0bO5DvECEJiMBFcfMCBCg.mehome1?condition.deleteYn=N&condition.deptNm=null&condition.fromInpYmd=null&condition.toInpYmd=null&maxIndexPages=10&maxPageItems=10&menuId=10263&orgCd=&pagerOffset=70&searchKey=&searchValue=&seq=8555&utm_source=chatgpt.com
https://www.asiae.co.kr/en/article/202605111507462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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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이러한 계획에 포함된다면, 녹색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K-GX 발행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이 제도화 방안을 한층 강화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이 논평에서는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단계적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세이프 하버와 인증 조항의 일본과의 비교, 그리고 지속가능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한국의 의무 공시 단계적 추진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자율적 공시에 의존하지 않고 단계적인 법정 공시 의무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 두드러진다. 기업은 2027 회계연도(FY)부터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첫 대상은 연결자산이 10 조 원을 

초과하는 코스피(KOSPI) 상장 기업이다. 이 기준은 FY2028 에 5 조 원으로 낮아지고, FY2029 에는 

2 조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은 아시아의 여러 공시 제도보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더 가깝다. 한국의 제도화 방안과 CSRD 는 모두 거래소 상장 규정이 아닌 법정 기업 공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대신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발적인 검증에 의존하는 대신 의무적인 제 3 자 인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의무적 기후 공시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공시 

기준을 통해 확립될 예정이며, 이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과 정합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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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무 공시는 기업의 ESG 및 기후 관련 보고를 제도화할 것이다. 기업은 자사의 기후 

영향을 측정하고, 이것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는 현행 자율 공시 

체제에서 중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KRX) 2025 년 공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25 개 

기업이 자율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시가총액이 10 조 원을 넘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서는 86%(58 개 중 50 개)가 이미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율 공시만으로는 신뢰성과 완전성을 갖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225 개 기업 중 종속회사 배출량을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Scope 1·2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3 곳에 불과했다. 반면 개별(별도)기준 Scope 1·2 배출량은 거의 모든 

기업(99%)이 공시했다. 가치사슬 관련 공시에서도 방법론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보고 기업의 

68%가 Scope 3 배출량을 공시했지만, 산정 방법론을 설명한 기업은 49%에 그쳤고, 구체적인 보고 

경계나 산정에 사용한 가정을 공개한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2021 년부터 2025 년 사이에 자율 보고 기업 수는 거의 세 배로 늘었지만, Scope 3 공시율은 

66%에서 68%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결기준 Scope 1·2 배출량 보고는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2024 년에는 7 개 기업, 2025 년에는 3 개 기업만이 이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는 

자율 기준만으로는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결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 

https://esg.korcham.net/NEWSEVENT/?bmode=view&idx=170309097
https://esg.korcham.net/NEWSEVENT/?bmode=view&idx=170309097
https://esg.korcham.net/NEWSEVENT/?bmode=view&idx=17030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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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3 월 국민연금공단(NPS)은 금융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보다 이른 시점에 더 광범위한 

의무화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은 의무 보고를 FY2026 부터 시작하고 자산 2 조 원 

이상 기업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의 일정이 싱가포르와 일본보다 2~3 년 뒤처진다고 

주장했다. 최종 제도화 방안은 후속 단계에서 더 낮은 자산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첫 대상 

그룹의 기준은 10 조 원으로 유지했고 시행 시기도 늦췄다. 

한국과 일본의 세이프 하버·인증 조항 비교 

국민연금공단이 유사한 아시아 역내 사례로 언급한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 기준은 

인증과 세이프 하버 조항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비교 대상이다. 이 두 요소에 따라 

공시된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는지가 달라진다. 인증은 공시된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한지를 독립적인 제 3 자가 검증하는 절차로, 재무 감사와 비슷하되 

지속가능성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세이프 하버 조항은 보고 관행과 데이터 시스템이 

성숙해지는 동안, 특정 공시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제한한다. 대상은 주로 미래예측 진술이나 

쉽게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이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3 년간 폭넓게 책임을 면제해 준다. 면제 대상에는 미래예측, 

추정치, 제 3 자에게서 얻은 배출량 데이터는 물론 초기 공시 기간에 공시한 과거 배출량 

데이터도 포함된다. 새로운 유형의 공시에는 일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의 

범위와 기간은 기업에 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할 상당히 긴 유예 기간을 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 세이프 하버 조항은 적용 범위가 더 좁다. Scope 3 배출량과 그 밖의 미래예측 추정치에만 

적용되며, 방법론과 산정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일본은 인증 시점도 더 빠르다. 일본은 의무 공시가 시작된 지 1 년 후부터 인증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2 년 후부터 요구한다. 일본의 첫 대상 그룹인 시가총액 3 조 엔(한화 약 25 조 9 천억 원) 

초과 기업은 2027 년 3 월 종료 회계연도분부터 보고를 시작해야 하며, 그다음 해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인증이 2029 회계연도(FY)부터 적용되며, 인증을 거친 첫 공시는 

2030 년에 이뤄진다. 

이와 같은 한일 간 비교는 한국이 이러한 기준을 설계하는 데 일본보다 더 신중하게 움직였음을 

보여 준다. 한국은 더 넓은 범위의 공시 정보를 더 오랜 기간 보호하면서, 독립적 검증은 한 해 

늦게 요구한다. 그 결과 공시 제도화 방안이 자리를 잡아 가는 바로 그 시기에 투자자와 규제 

당국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에 더 오래 의존해야 한다. 

공시를 통한 지속가능금융 지원 활용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95
https://www.zevero.earth/blog/ssbj-sustainability-disclosure-standards-japan
https://sustainablefutures.linklaters.com/post/102l78a/esg-quick-guide-japan-sustainability-disclosure-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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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은 고품질 공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한 측정 체계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Scope 3 공시는 2030 회계연도(FY)로 유예되었고 고탄소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은 공시가 면제된다. 한편 15 개 수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Scope 3 산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전과정평가 데이터 접근 네트워크(GLAD) 체계와 

정합하도록 1,000건 규모의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 

배출량을 측정하고 추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ESG 보고는 더 폭넓은 지속가능금융 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공시 제도를 토대로 지속가능금융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K-택소노미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나아가 K-GX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금융상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이 측정, 데이터 인프라, 보고 체계에 중점을 둔 점은 환영할 만하다. 

더 포괄적인 정보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을 파악·관리하고, 배출 성과를 개선하며, 탈탄소화 

및 지속가능성 목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 당국과 한국 기업의 다음 과제는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지금은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의무화된 K-택소노미 및 더 분명한 

지속가능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역내 

지속가능금융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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